




회   순

  사      회

- 오 문 성 (한양여대 교수)

  패 널 토 론

- 김 용 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이 승 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질의·응답

  폐    회





목   차

  패 널 토 론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과 증가요인
- 김 용 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이 승 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합리적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경영계 제언
-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기금평가 연속토론회>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패널토론





9 <기금평가 연속토론회>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과 증가요인

[토 론 ①] 

              김 용 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5년 말 정부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불안하다. 
국민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 적립기금이 소
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연금 역시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
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적립기금 없이 당 연도에 필요한 지출소요를 그해의 재정수
입으로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됐고, 고용보험도 급여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산
재보험의 연금급여 지출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근로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
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개발연대에 생산의 중심축이었던 베이비
붐세대는 본격 은퇴해 피부양 연령층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근로세대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 간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재
정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사 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해 국민연금에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연
금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했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4차례의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도 2000년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급여지출 증가에 상
응해 보험료 부담을 수지균등 원칙하에서 조절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감안한 보장성 확
대를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이런 원칙하에 재정을 운용해 왔기 때
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관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구적 요인 외에도 저성장, 저금리 등 경제적 환경마저 부정적 방향으로 변
화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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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보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도 적자 상태로 국가부채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도별로 분리 운영돼 왔던 사회보험 관리의 통합성을 강화, 1차적으로 자산관리와 
재정전망에 있어서 정보교류와 업무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관리의 비효율성을 최
대한 억제하고 미래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있고, 소관 부처와 관리기관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합관리 방침이 제도별 자율적 책임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위험
요소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근심 걱정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은 적립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검토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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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 중

【표】 고용보험 재정현황
(단위 :백만 원)

수입합계 고용보험료 지출합계 보험사업비 누적적립금

2010년

고안+직능사업 1,501,839 1,501,839 1,823,915 1,823,915 2676553 

실업급여사업 2,716,552 2,716,552 4,117,101 4,117,101 2351015  

계 4,218,391 4,218,391 5,941,016 5,941,016 5027568   

2011년

고안+직능사업 1,648,941 1,648,941 1,722,566 1,722,566 2963547

실업급여사업 3,395,729 3,395,729 4,132,290 4,132,290 1737262  

계 5,044,670 5,044,670 5,854,856 5,854,856 4,700,809  

2012년

고안+직능사업 2,023,260 2,023,260 1,539,855 1,539,855 3,608,008

실업급여사업 4,275,077 4,275,077 4,287,700 4,287,700 1,722,177

계 6298337 6,298,337 5,827,555 5,827,555 5,330,185 

2013년

고안+직능사업 2,117,924 2,117,924 1,828,647 1,828,647 3,916,083 

실업급여사업 4,836,299 4,836,299 4,549,368 4,549,368 2,038,543 

계 6,954,223 6,954,223 6,378,015 6,378,015 5,954,626 

2014년

고안+직능사업 2,275,435 2,275,435 1,990,102 1,990,102 4,385,764  

실업급여사업 5,732,553 5,732,553 4,903,470 4,903,470 2,931,317  

계 8,007,988 8,007,988 6,893,572 6,893,572 7,317,081  

2015년

고안+직능사업 2,414,538 2,414,538 2,578,696 2,578,696 4,428,135 

실업급여사업 6,152,648 6,152,648 5,441,542 5,441,542 3,760,021

계 8,567,186 8,567,186 8,020,238 8,020,238 8,18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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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현황 : 실업급여 1.3% +  고안직능 (0.25∼0.85%)
   * 실업급여 요율(%): (’95년) 0.6 → (’99년) 1.0 → (’03년) 0.9 →  (’11년) 1.1 → (’13년) 1.3

                                 ↳ 근로자·사업주 각 0.65%
   * 고안·직능 요율(%): (’95년) 0.3∼0.7 → (’99년) 0.4∼1.0 → (’03년∼) 0.25∼0.85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의 법정적립금은 해당연도 지
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임 

□ 고용보험기금 중 모성보호급여 지출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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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

□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 전망

  - 구직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 
  - 구직급여 상한 및 하한 조정(상한액 4→ 5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80%로 조정)
  -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연장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고용보험 부담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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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토론 ②]

              이 승 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급 문제

○ 현행 고용보험 내 모성보호 급여 확대로 이를 지급하는 현행 재원구조의 불합리
성이 고착화될 우려가 현실화

- <고용보험의 사업 목적>은 고용창출․조정․촉진 지원,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구직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
발․향상임. 그런데, 현재 모성보호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출, 도입시 건강보험 
재정 불안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결정으로 모성보호 급여의 성격과 고용보험의 
목적은 불일치됨.1)

○ 이미 모성보호 급여 지출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이 문제된  
상황에서 추가 지출의 확대는 기금의 부실화할 우려가 큼.2)

- 2015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은 0.69로 법정 적립배율(1.5~2.0)에 비추어 재
정 안정성이 낮으며, 최근 육아휴직 이용의 급증으로 2015년 현재 실업급여계정 
중 전체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6.2%(8,859억원)까지 증가해, 
현행 급여 수준 유지에도 기금에 많은 부담이 됨.

1) 2001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비용을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결의, 아직도 미이행됨.

2) 모성보호급여 대비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 ‘10년 2.7%(100억)→ ‘11년 2.0% (100억원)→ ‘12년 
2.5%(150억)→ ‘13년 3.8%(250억)→ ‘14년 4.7%(350억)→ ‘15년 7.9% (700억)→ ‘16년 7.5%(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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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 22,454 25,412 26,063 28,628 29,938 29,786 35,738 43,709 49,220 58,566 63,415

지출 Ⓑ 19,054 22,842 27,132 32,290 45,743 41,585 41,876 43,860 46,057 49,639 54,978

모성보호
지출Ⓒ

(Ⓒ/Ⓑ*100)

743 1,254 1,934 2,651 3,182 3,707 5,092 5,997 6,554 7,401 8,859

(3.9%) (5.5%) (7.1%) (8.2%) (7.0%) (8.9%) (12.2%) (13.7%) (14.2%) (14.9%) (16.1%)

수지차Ⓐ-Ⓑ 3,400 2,570 △1,069 △3,661 △15,356 △11,799 △6,138 △151 3,164 8,928 8,436

적립금 Ⓓ 52,829 55,398 54,329 50,668 35,311 23,511 17,374 17,222 20,385 29,313 37,749

적립배율Ⓓ / Ⓑ 2.77 2.43 2.00 1.57 0.77 0.57 0.41 0.39 0.44 0.59 0.69 

자료 : 고용노동부 

2. 고용보험기금 관리 문제3)

(1) 전문인력 확충 문제
- 자산운용팀 7명(재무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3명) 

(2) 자산운용방식 개선 문제
-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기관 위탁관리문제: 1개(한국투자증권)(2015-) 
  * 2013-14: 11개 (*산재보험- 삼성자산운용)
- 낮은 수익률 : 고용보험 기금 2015년 여유자금4) 규모 7조7779억 원, 전체기금 

중 비중 1.353, 수익률 2.53%
- 나아가, 자산운용기관을 통제/모니터링 할 내부 전문인력 확보, 책임투자 정책수

립, 자산배분 반영, 위탁운용사 선정 등 책임투자 실행체계 마련 필요

3) 산재보험 포함. 문진국 의원(새누리당,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기금 관리현황(고용노동부), 자산운
용팀 인력현황 및 전담자산 운용체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금분석(국회 예산정책처) 참조.

4)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은 자산
(사업성 대기자산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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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사업관련 고용촉진 보조금 등의 문제

- 고용촉진 지원금의 경우 2016년 예산 1013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취업 취약 계층
을 고용한 사업체임. 그 영향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절반이 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음.5)

-  평가: 영세기업의 인건비 보조 역할
-  대안: 비정규직의 지원 충분 여부(사업주의 훈련의 경우 1.8%만 비정규직에 해

당)

4. 기타 쟁점

■ 특수형태종사자6)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확대 추진-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이행)

- 고용보험 재정 악화, 특정 업종에 대한 부담 추가, 도덕적 해이 등의 검토 필요.

5) 윤희숙,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KDI, 2016.
6)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산재보험 적용대상 6개 

직종-전속성 요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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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경영계 제언

[토론 ③]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고용보험은 1995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과 근로자
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 사회보험으로써 4대보험 중 가장 빠르게 
정착

○ 고용보험(1995)은 산재보험(1964),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등 다른 사
회보험에 비해 도입시기는 가장 늦은 반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되
는데 소요된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

   - 적용사업장 확대 소요기간 : 
     고용보험 3년 3개월(1995. 7月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직능개발 70인 → 

1998. 10月 1인 이상)
     산재보험 36년 (1964. 7月 500인 이상 → 2000. 7月 1인 이상)
     건강보험 24년 (1977. 7月 500인 이상 → 2001. 7月 1인 이상)
     국민연금 18년 (1988. 1月 10인 이상 → 2006. 1月 1인 이상)

■ 또한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직, 시간제, 60
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와 자영업자도 2015년 현재 고용보험에 당연 또는 임
의가입이 가능해 사실상 모든 계층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 법제정 이후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2015년 현재 고령근로자 (60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 2013년부터 65세 이후 신규고용 제외), 시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
간 3할 이상 짧은 자 제외 → 現 주 15시간 미만 제외), 일용근로자 (2004년부
터 당연가입), 자영업자(2012년부터 임의가입) 등 대부분의 계층이 고용보험법 
수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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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
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보충적 소득활동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취업활동이 적용대상임.

■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급여체계, 허술한 자격 
및 수급관리, 도입취지에 어긋난 기금활용 등으로 인해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

○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급여체계)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하한기준(=최저
임금×소정근로시간×90%)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실업급여기금 여건과 관계없이 급여 하한선이 상승하면서 구직급여 지출이 자
연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매년 7~8%씩 인상되고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급
격하게 높아지고 재정부담 역시 가중 (2014년 현재 전체 수급자의 67%가 하한
선이 적용되는 기형적 구조)

� � � � � � � ※�급여구간별 수급자 분포(2014)� :�하한구간 67%,�중위구간 4.5%,�상한구간 28.5%

     - 한편, 구직급여 하한선은 고용보험법에, 구직급여 상한선은 동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노동시장 상황, 고용보험기금 여건 등을 감안해 급여 구간이 탄
력적으로 결정되기 힘든 구조

� � � � � � � ※� 2014년 노사정은 기금안정성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구직급여 상한선을 높이고 하

한선을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년 상한선만 40,000원 →� 43,000원으로 인상됐

을 뿐,�하한기준의 하향조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이로 인해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43,416원(6,030원×8시간×0.9)으로 상한
액(43,000원)을 역전하며, 구직급여가 정액(43,416원)으로 규정되는 상황 초래

     - 또한, 낮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수급이 가능한 구조여서 단
기취업 및 이직이 반복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활동보다 실업상태를 선호토
록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

� � � � � � �※�올해 최저임금(2015년 5,580원)을 받는 주40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180

일)�동안 가입한 경우 보험료 본인부담액은 총 45,482원7)에 불과한 반면,�실업급여는 최

소 3개월(90일)�동안 총 3,615,840원8)을 수급 가능(근로자 본인부담액 대비 79.5배)

7) 45,482원 = 최저임금 5,580원(’15년) × 209시간(주40시간 기준) × 실업급여요율 1.3% × 1/2(근로자부담) 
× 6개월(최소가입기간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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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자격 및 수급관리) 현재 단순히 명함 제출, 모집요강 복사 및 인터넷 
화면 출력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 만으로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동 구직자가 구인기업에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9)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동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고용보험법 제60조)되어 있
지만, 실제로는 저임금(기존임금 대비 20% 이하)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부
할 수 있는 등 근로유인효과도 매우 미흡

○ (모성보호비용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모성보호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노사가 부담한 실업급여기금이 활용되면서 실업급여기금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비용은 2015년 기준 8,859억
원으로 실업급여 지출액(5조 4,978억원)의 16.1%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2년 
지출액 257억원 대비 34.5배로 급증하였으나,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700억원
(2014년)에 불과

� � � � � �※�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억원)� 추이:� (‘02년)� 150� →� (‘03∼‘05년)� 20� →� (‘06∼‘11년)� 100�

→� (‘12년)� 150�→� (‘13년)� 250�→� (‘14년)� 350�→� (‘15년)� 700

     - 특히, 지난 2001년 국회 결의안은 매년 일정수준의 일반회계 지원은 물론, 
향후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14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

 ○ (고용보험기금이 정책자금으로 운용) 정부 일반회계 사업과 고용보험기금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어 정부는 일자리정책 및 국가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용을 노사가 고용위기 시 사용토록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
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사례 1 : 한국잡월드) 고용보험과 전혀 무관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 대
한 직업체험 및 직업탐색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한국잡월드’를 설립하면서 

8) 3,615,840원 = 최저임금 5,580원(’15년) × 90% × 8시간 × 90일(최소수급기간)
9) (사례) 경력사원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고 괜찮은 지원자가 있어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자 “입사할 생각

은 없고 다음에 오겠다”고 대답. 이유를 묻자 이 지원자는 “실업급여를 타려면 구직 노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입사를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며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 먹고 좀 더 여행이
나 다니다가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라고 대답 (한국경제, 2015.4.20.)



22 <기금평가 연속토론회>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2009~2011년 간 고용보험기금에서 건물 신축비용으로 약 2007억 원 투입

     - (사례 2 : 고용센터 인건비 고용보험기금 투입)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등 
사전 심의절차 없이 2015년부터 고용센터 등 국가 고용인프라 운영을 위한 인
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투입 

� � � � � � ※� 2015년 485억 원 지출,� 2016년 593억 원 예산 편성

     - (사례 3 : 청년인턴제 사업비 기금 활용) 기존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던 기업
지원금(인턴의 정식채용 이전에 지급)이 노사의견 수렴과정 없이 2015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토록 변경하면서 기금부담이 800억 원 이상 증가

� � � � � �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예산 추이 :� (2014년)� 824억 원 →� (2015년)� 1662억 원

→� (2016년)� 1941억 원

○ (특수형태종사자 강제가입 추진) 특수형태종사자는 소득활동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자로서 현행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임의가입도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층에 대한 강제가입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근로자의 
불가피한 실직에 대비코자 도입된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강제적용의 
실익도 없음.

     - 지난 2015년 12월 30일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을 사업자등
록증 상의 개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 시행령 개정)한 것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

○ (기업지배력 강화를 위한 책임투자 도입 추진)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기금에 
책임투자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현실과 관계없이 정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기업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할 것임.

○ (고용보험위원회의 명시적 의사결정권한 부재) 고용보험제도 및 기금운용을 결
정하는 최상위 기구인 現 고용보험위원회는 명시적 의결권한이 없어 정부가 임
의적으로 고용보험정책을 결정·변경하더라도 노사가 이를 통제할 만한 법적 권
한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고용보험법 제7조: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어 심
의권한만 있을 뿐 명시적 의결권한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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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뚜렷한 지출절감방
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장성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노사
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

○ 동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 (현행 90~240일 
→ 120일~270일) 등을 통해 향후 5년간(2016~2020) 총 5조 6227억 원(연평균 
1조 1,2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현재 실업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은 약 3조7천원, 실제 적립배율
은 0.69배로 법정적립배율(1.5배~2.0배)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현행 사업의 안
정적 운영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9.15 노사정은‘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서는 모성보호비용 일반회계 지
원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올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용을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표】 고용보험 실업급여기금 재정추이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입(a) 25,412 26,063 28,629 29,938 29,787 35,738 43,709 49,220 58,566 63,412
지  출(b) 22,842 27,132 32,290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49,639 54,978

수지차(a-b) 2,570 -1,069 -3,661 -15,357 -11,798 -6,138 -151 3,164 8,928 8,436
연말적립금 55,398 54,329 50,667 35,310 23,510 17,373 17,222 20,385 29,313 37,749
적립배율 2.43 2.00 1.57 0.78 0.57 0.41 0.39 0.44 0.59 0.69

자료 : 고용보험백서, 고용보험 통계연보(각 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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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국가경제 및 노동시
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고용보험의 기본취지를 살
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체계로 재설계될 필요

○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병행한 법개정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실직충격에 효과적
으로 대응토록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 (비용부담 및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제) 보험료 부담수준에 비해 과도
한 보장성 강화보다는,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능력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고
려한 안정적 제도 운영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

○ (가입대상은 피보험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수급기
간 종료 구직자 등 이른바 사각지대로 불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 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방식(사회보험 vs 공적부조), 비용부담능력, 제도수용
의사, 보험료부담 및 급여체계 등을 검토할 필요

○ (고용유인형 지출시스템 정착)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근
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ex 급여하한의 최저임금 연계방식 폐지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시스
템을 정착시킬 필요

○ (고용보험과 일반회계간 역할 분담기준 마련) 모성보호사업, 취약계층 지원사
업, 고용센터 운영비용 등 고용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고용인프라
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근거를 명시해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노사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정부
가 정책강행(비정규직의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기업 규제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노사주도형 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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